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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1. 제출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출일 : 2025. 7. 11.

3. 회부일 : 2025. 7. 14.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충

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적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

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음.

특히 국립현충원의 경우 국립호국원 등의 안장 대상자보다 조건 등이

제한되어 있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현충원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음.

이는 지역 주민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생전에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기여해 온 점과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

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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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적 존경과 추모 문화를 확산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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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 국립묘지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국립묘지별 안장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

□ 개정안은 국립묘지 인근에 일정기간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국립

묘지별 안장자격과 관계없이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신설).

□ 현행법은 제3조에서 국립묘지를 구분(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등)

하여 나열하고 있고, 제5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종류에 따라 안장

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음.1)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 2. 국립대전현충원 /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 5. 국립3ㆍ15민주묘지 / 6. 국립5ㆍ18민주묘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⑦ (생 략)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

1항에 따른 국립묘지의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국립묘지 인근

지역의 범위, 거주 기간, 보훈

대상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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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효율적인 국립묘지

운영을 위해 호국원 안장대상자 뿐만 아니라, 현충원 및 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도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구분>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 나. 국립임실호국원 / 다. 국립이천호국원 /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

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각 호 생략)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

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

한 사람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국립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지역 안장대상

현충원

(2곳)
서울, 대전

➀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및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➁독립유공자, ➂전사

ㆍ순직한 군인, ➃무공수훈자, ➄장성급 장교 및 20

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➅전사ㆍ순직한 경찰관

ㆍ예비군대원, ➆전공상군경, ➇위험직무 순직ㆍ상

이 소방공무원, ➈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➉의

사상자, ⑪교정ㆍ산불진화 등 위험직무 중 순직공무

원, ⑫국가유공자인 순직ㆍ공상(1~3급)공무원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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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별 구분>

구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조성

취지

6ㆍ25전사자 안장을

위해 조성

재향군인회가

향군참전군인묘지로

조성하여 참전유공자를

안장

각 지지체가 4ㆍ19 및

5ㆍ18 관련 민주유공자를

안장

연혁

국방부에서 6ㆍ25전사

무명용사 안장을

시작으로 애국지사,

전사ㆍ순직 경찰관,

대통령, 독립유공자

등을 안장. 현재는

국가보훈부에서

관리운영

국가보훈부에서

관리운영을 이전받아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장기재직 경찰ㆍ소방관

등을 안장

국가보훈부에서

관리운영을 이전받아

4ㆍ19 및 5ㆍ18 민주운동

관련 유공자를 안장

특성

신체적 희생과

국가사회 공헌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을 안장하고 선양

신체적 희생이 없는

참전유공자와 장기간

국가ㆍ사회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기림

민주유공자분들을

안장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고 기림

자료: 국가보훈부

□ 이와 같이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각 국립묘지별로 엄

격히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보훈대상자가 존재하고 있는바,

구분 지역 안장대상

험근무수당 수급자 ⑬국가사회공헌자, ⑭독도의용수

비대원

호국원

(6곳)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

①국가유공자 중 전몰ㆍ순직군경, 전ㆍ공상군경, 무

공수훈자, ②참전유공자, ③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④장기재직 경찰ㆍ소방공무원

민주묘지

(3곳)
서울, 창원, 광주 ①4ㆍ19민주유공자, ②5ㆍ18민주유공자

신암선열공원

(1곳)
대구 독립유공자

자료: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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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지역사회 기여와 유족의 접근성 및 편리성 측면에서 국립

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역 국립묘지 안장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은 그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이 국립묘

지별 특성 및 일부 묘지의 집중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립묘지는 설립 취지와 그동안의 연혁으로 국립묘지별 서로

다른 안장대상자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 인근이라는 이유로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되면

그간 유지되어 온 국립묘지별 특성과 상징성이 희석될 우려가

존재하는바, 현충원ㆍ민주묘지 안장대상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일부 묘지로의 집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생존 안장대상자의 약 23%가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권 국립

묘지 지역 거주자로, 인근 묘지 안장이 허용될 경우 서울ㆍ대전

현충원 및 4ㆍ19, 5ㆍ18민주묘지로의 안장이 집중될 우려가 존재함.

- 2025년 10월말 기준 서울 및 대전현충원의 잔여기수는 58,895기로

생존 안장대상 176,899명 대비 118,004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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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묘지 또한 잔여기수는 1,486기로 생존안장대상 3,852명 대비

2,366기가 부족한 상황임.

<현충원 및 민주묘지 안장여력 현황>

(‘25.10.31.기준)

구분
안장 현황 생존 

안장대상
과부족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합  계 8 260,927 200,546 60,381 180,751 △120,370

현충원 257,766 198,871 58,895 176,899 △118,004

민주묘지 3,161 1,675 1,486 3,852 △2,366

자료: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대해 국립묘지별 특성과 상징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으며 권역별 국립묘지 조성 취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



- 8 -

참고1 국립묘지 현황

□ 광역자치단체별 생존 안장대상자 현황 (‘25.10.31.기준)

구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합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총계 335,080 176,899 154,329 3,852

수도권
강원권

서울특별시 55,562 26,945 27,997 620

경 기 도 84,016 45,520 37,919 577

인천광역시 17,773 7,900 9,793 80

강 원 도 16,835 10,059 6,729 47

소계 174,186 90,424 82,438 1,324

비율(%) 52.0 51.1 53.4 34.4

대전

충청권

대전광역시 10,155 6,250 3,864 41

충청남도 14,584 7,743 6,797 44

충청북도 10,488 5,788 4,666 34

세종특별자치시 3,076 2,149 906 21

소계 38,303 21,930 16,233 140

비율(%) 11.4 12.4 10.5 3.6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14,299 8,805 5,452 42

경상북도 17,926 10,175 7,718 33

소계 32,225 18,980 13,170 75

비율(%) 9.6 10.7 8.5 1.9

부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22,697 11,149 11,485 63

경상남도 21,590 11,507 10,018 65

울산광역시 4,896 2,749 2,131 16

소계 49,183 25,405 23,634 144

비율(%) 14.7 14.4 15.3 3.7

광주
전라권

광주광역시 9,861 5,087 3,331 1,443

전라남도 13,368 6,960 5,829 579

전라북도 12,050 5,850 6,075 125

소계 35,279 17,897 15,235 2,147

비율(%) 10.5 10.1 9.9 55.7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3,907 1,891 2,003 13

소계 3,907 1,891 2,003 13

비율(%) 1.2 1.1 1.3 0.3

기 타(해외거주, 주소불명 등) 1,997 372 1,616 9

비율(%) 0.6 0.2 1.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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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국립묘지 조성 현황

○ 신규조성 국립묘지 현황

구분 사업 위치 부지면적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천현충원 경기도 연천군
957,570㎡
(29만평)

5만기 ’19~’27(8년) 1,291억원

횡성호국원 강원도 횡성군
390,000㎡

(11.8만평)
2만기 ’23~’28(6년) 497억원

장흥호국원 전라남도 장흥군
340,209㎡

(10.3만평)
1.3만기 ’24~’29(6년) 418억원

○ 권역별 국립묘지 조성 계획
(‘25.10.31.기준)

구분
안장 현황 생존 

안장대상

과부족

(‘25.9.30.현재)

확충계획

(~‘29년)

과부족

(~‘29년)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합  계 8574,802 384,873 189,929 335,080 △146,198 83,000 △63,198

현충원 257,766 198,871 58,895 176,899 △118,004 50,000 △68,004

호국원 314,421 185,920 128,501 154,329 △25,828 33,000 7,172

민주묘지 3,161 1,675 1,486 3,852 △2,366 - △2,366


